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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자동차노련과 조선중기노련(2월 9일), 철강노련(2월 10일), 그리고 전기연합의 대기업

노조(2월 15일) 등 춘투상장(시세)을 결정하는 주요 산별조합들이 임금인상요구안을 경

영측에 제출하면서 2000년 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

1997년(-0.1%)과 1998년(-1.9%)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

이 1999년에는 대규모 정부지출에 힘입어 플러스성장(0.6%)으로 반전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지출2)의 회복이 미진하며, 기업의 설비투

자도 저조한 실정에 있다. 특히 실업률은 1999년 연평균 4.7%로서 통계집계사상 최고

* 韓國勞動硏究院 專門委員
1) 금속4업종(자동차, 철강, 조선중기, 전기연합)의 집중회담일은 3월 15일이다. 그 뒤를 이어 전
력, 사철대기업의 회담이 이어진다.

2) 總務廳의 ｢1999년도 가계조사보고｣에 의하면 1999년도 소비지출(1세대당 1개월 평균 32만
3800엔)은 전년도에 비해 1.2% 하락하여 1993년 이래 7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이유는 고
용불안과 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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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2000년 춘계임금인상교섭(춘투)은 고용사정의 악화 속에서

1999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측에 불리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을 축으로 하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은 시

장구조의 변화(저성장, 국제화, 정보화, 실업률의 상승,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및 근로

자의 질과 양의 변화(고령화, 노동자 가치관의 변화 등)라는 환경변화와 제약조건하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노사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춘투재구축론도 고도경제성장기에 구축된 일본

형 고용시스템을 어떻게 불안정한 저성장기에 적합한 제도로 변혁시킬 것인가라는 질문

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일본 노사관계의 특유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기 때

문에 ‘인사처우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노동측의 주장과 ‘인사처우의 개별화’를 주장하는

경영측의 주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맺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일본의 고유한 임금교섭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춘투3)를 둘러싼 논의를

1999년의 춘투결과와 특징 및 2000년 춘투전망을 통해서 조망하는 가운데 최근 노ㆍ사

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춘투재구축론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Ⅱ. 1999年 春鬪 結果 및 特徵

1999년 춘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4%가 넘는 실업률, 그리고 기업업적의

혼미라는 상황하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노동측(연합)은 최근의 불황요인을 먼저 고용과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소비의 침체로 규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금인상이 필

요하며, 아울러 고용의 안정 및 창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3) 춘투시세를 좌우하는 시세결정산업(pattern-setter)은 1950년대 후반에는 사철(私鐵)총연이,
1960년대 전반은 철강업(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철강기업)이,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철강산업, 전기산업, 조선중기, 자동차산업 등 IMF-JC에 소속된 산업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비록 급격한 엔고에 의한 중후장대산업의 구조불황에 의해 차츰 사철과 통신 등
3차산업의 역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세설정산업은 전기산업, 철강 등 금속업종이다
(笹島芳雄, 1996; 213). 이처럼 시대에 따라 춘투상장을 결정하는 주역은 바뀌었지만 그 사회
적 장치는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그리고 전기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의 노사가 임금인상패턴을
구축하면 그외의 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주 효율적인 시장시세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유효하게 기능하여 왔다.



最近 日本 賃金交涉의 動向과 課題

59

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공정한 노동

규율(work rule)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임금인상요구 방식은 1998년과는

달리 ① 임금결정의 ‘개인화’에 대응한 ‘사회화’, ② ‘평균임금방식’에서 ‘개별임금방식’으

로의 전환, ③ ‘임금인상률’보다는 ‘절대수준 중시’라는 원칙하에 개별임금방식4) 하나만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근속기간이 17년된 고졸 35세 표준근로자의 경우 신소정내임금(도

달임금수준)은 32만 3,300엔 이상으로 하고, 생활유지향상분(베이스업분)은 3,200엔 이

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수준의 횡단화를 위해 최저도달임금 목표를 제시하여

35세 숙련근로자의 최저도달수준 목표액으로 25만엔을 설정하는 등 연령별로도 최저수

준을 제시하였다(연합, 1999).

이에 반해 경영측(일경련)은 1999년에는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임금인상 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허용된 총

액인건비 가운데 고용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합의 개별임금인상요구는 연령과 근

속연수라는 속인적 요소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어 사회적 횡단화를 지향함으로써 개별기

업의 업적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의 질과 업무

의 성과라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일경련

노동문제연구위원회, 1999).

이처럼 노사간에 상반된 논리하에서 전개된 1999년 춘투는 임금인상률이 사상 최저였

던 1998년에 비해서도 0.45%포인트나 낮은 2.21%(7,005엔)로서 44년 춘투사상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종결되었다(표 1 참조)5).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경련은 “글로

벌 경제화에 의한 경쟁격화와 기업업적의 악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사 모

두 ‘위기의 공유’를 인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998년의 수준을 하회하였다”라고 평가하

였다. 반면 연합은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경영측의 베이스업 제로․임금수준 인하라는 주

장을 물리치고,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개별기업의 실태와

거시경제의 호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한 요구수준 및 조합원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

하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4) 연합이 현행 임금제도와 수준을 전제한 가운데 베이스업을 요구하는 방식인 ‘베이스업 중시
및 개별임금방식’으로 이행한 것은 일경련이 임금수준 자체의 인하를 주장하고 상장(시세)결
정에 영향력이 있는 노사교섭에서 사용자가 정승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등 경영측의 무원칙적
인 비용억제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임금방식이란 모델이 되는 노동자를 설정하고 그
연령포인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델은 고졸 35세․근속 17년
의 표준근로자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한편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액(률)은 1999년 4,042엔(1.67%)으로서 대기업에 비해 액수로는 약
3,000엔, 증가율로는 0.54%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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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전
기준내임금

요구액 임금인상액 임금인상률
임금인상액의
분산계수

실질GDP
증감률

실업률

1970
1974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49,503
88,209
116,783
173,320
215,998
252,752
264,082
276,275
284,444
291,694
296,006
305,066
308,106
312,914
316,745

11,795
35,177
37,447
15,157
15,507
20,727
21,556
21,956
20,097
15,471
14,218
13,188
12,786
13,770
9,342

9,166
28,981
15,279
11,679
10,871
15,026
14,911
13,662
11,077
9,118
8,376
8,712
8,927
8,323
7,005

18.5
32.9
13.1
6.74
5.03
5.94
5.65
4.95
3.89
3.13
2.83
2.86
2.90
2.66
2.21

0.06
0.07
0.16
0.06
0.09
0.08
0.08
0.11
0.12
0.12
0.10
0.10
0.11
0.12
0.15

8.2
-0.5
4.0
2.6
4.1
5.5
2.9
0.4
0.5
0.6
3.0
4.4
-0.1
-1.9
0.6

1.2
1.5
1.9
2.1
2.6
2.1
2.1
2.2
2.6
2.9
3.2
3.3
3.5
4.3
4.7

<표 1> 임금 및 생산, 실업률 추이
(단위 :엔, %)

주 : 1) 임금인상요구액과 요구율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도쿄(東京)증권거래소 및 오오사카(大坂)증
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기업 중 자본금 20억엔 이상,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
는 기업 약 290개사임. 그러나 실제집계수에는 매년 차이가 있음.

2) 요구액과 임금인상액과 인상률은 1970년 이전에는 단순평균, 이후에는 조합원 가중평균치
임. 임금관련수치는 모두 정기승급분이 포함된 것임.

3) 인상률은 임금인상전 기준내임금에 대한 요구액의 비율임.

4) 임금인상액의 분산계수 =
제3/4분위계수－제1/4분위계수

중위수×2

자료 : 1) 生産性勞働情報センタ-(2000. 1, 86)
2) 日經連 經濟調査部 編(2000. 1, 126～131)

이와 같은 사상 최저의 인상률(정기승급분 2%, 베이스업 향상분 0.1%)에 대해 전문

가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4%대의 실업률, 사상 최저수준의 유효구인배율(0.5%), 마

이너스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기업업적의 혼미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평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춘투는 노사가 ‘위기의 공유’라는 인식하에 고용과 임금 모두를

고려하여 타협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6). 위기를 공유하고 종래의 임금인상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용유지와 노동수급이 고려된 것은 일본적 노사관계의 반영으로 평

6) 실제로는 기업의 지불능력론, 다시 말해 임금과 일시금(보너스)의 증가에 제동을 거는 총액인
건비억제론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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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또한 1999년 춘투에서는 ‘춘투=임금인상’이라는 공식이 붕괴되고 본격적으로 노

동조합측에서 춘투개혁론을 제기하게 되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Ⅲ. 2000年 春鬪 展望 : 雇傭春鬪

사상 최고수준의 실업률이라는 어려운 고용사정하에서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연

합은 일본 경제의 상황에 대해 “점차적인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규정하고7), 가계

소비지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연합은

2000년 춘투에서도 1999년과 마찬가지로 개별임금방식으로 베이스업분으로 1%(정기승

급분이 포함될 경우는 3%)의 요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표준근로

자뿐만 아니라 근속기간 12년․30세 표준근로자를 추가하였으며, 요구수준을 생산기능직

과 사무관리직으로 직종을 구분하여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35세 고졸․근속

17년․생산기술직의 도달임금 목표는 31만 5,000엔(베이스업분은 3,100엔 이상, 베이스

업률로는 1% 이상), 35세 사무․기술직의 도달임금 목표는 33만엔(베이스업분 3,300엔)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균임금방식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정기

승급상당분 2% 정도, 생활유지향상분 1% 등 합계 3% 이상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예년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공정한 노동규율(work rule)의 확립(개정파견

법에 의한 정규종업원의 파견노동으로의 전환 억제, 파트파이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등)을 함께 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연합, 2000; 82～88).

이에 대해 일경련은 2000년 춘투는 일본 경제사회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섭으

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임금인상보다도 고용안정이 소비수요와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주

장과 함께 연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가운데

고용의 유지․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임금․근로시간을 총액인건비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의 적정화와 더불어 1999년에 이어

고용의 유지․창출을 위해서는 정사원에게도 시간급을 도입하는 작업공유(work

sharing)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도 고용은 유지하면서 취업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노사가 아픔을

공유하자는 발상이다(일경련 노동문제연구위원회, 2000; 40～46).

7) 2000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日本閣議決定,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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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령 직 종 기준내임금 정기승급분 생활유지향상분 요구목표

개별
임금
방식

1997 35세 312,800 7,500 320,300

1998 35세 316,700 9,300 326,000

1999 35세 320,100 3,200 323,300

2000

35세
생산기술직 3,100 315,000

사무기술직 3,300 330,000

30세
생산기술직 2,700 270,600

사무기술직 2,800 278,100

평균
임금
방식

1997 294,000 5,900(2.00%) 7,100(2.42%)
13,000

중심(4.42%)

1998 304,000 6,100(2.00%) 8,900(2.93%)
15,000

중심(4.93%)

1999
2000

평균임금방식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1999년과 2000년 모두 ‘춘투투
쟁방식’ 가운데 정기승급상당분 2% 정도, 생활유지향상분(베이스업분)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연합 춘투 임금인상요구액 추이

(단위 :엔)

자료 : 日本勞働組合總連合會(2000. 1).

한편 1999년의 연평균실업률은 4.7%로, 조사가 시작된 1953년 이래 최악이었던

1998년보다 0.6%포인트 상회하였다. 특히 1999년 6, 7월에는 실업률이 4.9%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상용고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고용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고용사정을 감안하여 연합은 35세․근속 17년의 표준노동자의 베이

스업 향상분을 1%(3,100～3,300엔)로 설정하여 요구액은 사상 최저였던 1999년과 동일

하지만, 춘투시세를 결정하는 자동차, 전기 등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 산별노조를 중심

으로 작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8). 또한 동일산별 내에서

도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요구액이 2분화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9).

또한 일시금(보너스)의 경우에는 기업업적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8) 전기연합, 조선중기노련의 경우 1999년에는 베이스업으로 3,000엔을 요구하였지만 2000년에
는 2,000엔으로 하향조정하여 요구하였다.

9) 예를 들면 자동차총연 내에서도 요구액이 도요타자동차 9,000엔, 本田技硏 8,800엔인데 반해
村山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日産자동차는 8,000엔을 경영측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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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전기연합 가맹조합 중 후지쯔(富士通) 등 4개사는 이미 기업업적과 연동

하여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마쯔시다(松下)전기산업, 산요(三洋)전기,

샤프, 마쯔시다(松下)電工, 파이오니어, 冲電氣工業 등 6개사가 새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

다. 철강노련의 경우 일시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2000년 춘투에서는 개별임금의 실정

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였다.

2000년 춘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고용연장

과 work sharing10)이 전면에 나서는 ‘고용춘투’의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다.

먼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work sharing 방안이 제시되고 있

다. 일경련이 제시하는 work sharing 방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축분만큼 임금

을 인하하여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이지만 연합측은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서비스 잔

업과 장시간 잔업,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시간단축과 고용확보를

연계시켜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삭감은 노동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반

발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개별기업의 교섭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과 연관하여 또 하나의 주된 사항은 65세까지의 정년연장이다. 후생연금의 제도

개정으로 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된 이

후 매 3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65세가 된다. 일본의 현행 정년연령은 60세

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과 연금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

어 노조로서는 60세 정년후의 연금공백기간을 메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를 위해 철강노련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에서는 65세까지 정년(고용)연장요구

를 제출하여 ‘고용과 연금의 접속’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노조의 고용연장요구도 반드

시 정년연장이 아니라 재고용제도의 형식으로 고용유지를 바라는 유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영측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2000년 춘투에서 많은 기업에서 고용연

장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998년부터 ‘65세 정년연장요구’를 한 전기연합 가맹 대기업 노사는 2000년

춘투에서 고용연장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마쯔시다(松下)전기산업, 산요

(三洋)전기, 미쯔비시(三菱)전기, 후지(富士)전기 등 6개사는 노사간에 고용연장에 합의

하였으며, 히다찌(日立)제작소, 도시바(東芝), 일본전기(NEC) 등도 재고용후의 노동조건

과 신분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산업에서 고용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정보화로 인해 기업업적의 회복과 전술한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도 일단의 원인이 있지만 少子化가 계속 진행될 경우 현장에는 숙련된 근로

10) work sharing의 유형은 크게 입법․사회계약형, 긴급피난형, 그리고 자발적 휴업․단시간근
로형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영측이 제시하는 work sharing 방안은 긴급피난형에 가까운
것이다. 즉 1993년의 독일 폴크스바겐, 1999년 히노(日野)자동차에서와 같이 인원삭감을 하
지 않는 대신에 주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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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전승’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측에서 고용연장에 합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연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업종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

각을 가지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조합은

희망자 전원의 재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측은 ‘본인과 회사의 희망이 일치하는 경우’

에 한하여 재고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금문제이다. 정년연장에 합의한

후지(富士)전기의 경우 희망자는 55세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56～60세까지는 55세시 받는 연봉에 비해 10～15%, 61～65세까지는 45～50%가 삭감

된다. 2000년 4월부터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미쯔비시(三菱)전기도 60세

이후의 임금은 약 50% 삭감된다.

금년 춘투에서 고용연장 문제는 경기가 좋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에 다소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고와 한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기업업적이 좋지않은 조선중기

업종의 경우 경영측에서 과잉고용의 해소를 위해 대규모 인원삭감 등 구조개혁을 실시

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연장은 어렵다는 회답을 조합측에 제출하였다(朝日新聞, 2000. 2.

22).

내 용

전 기

․마쯔시다전기 및 산요전기 : 고용연장 노사합의
․후지전기 : 65세까지 정년연장, 55세에 본인이 정년연장 결정
․후지쯔 : 그룹의 전기공사회사와 개호서비스회사 등에서 재고용
․기타 기업 : 춘투종료시까지 노사 타결전망

조선중기
․1999년 춘투에서 정년연장 계속 협의를 문서화하였지만 2000년 춘투에서 타
결 어려울 것으로 전망. 고용연장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예정

철 강
․60세 이후의 취노확보의 실시시기를 2001년으로 요구할 방침
격주근무와 주 3일 근무 등 하프(half)근무 제안

자 동 차
․혼다기연 : 1999년 11월 회사가 재고용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최장 65세까
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연장제도 채택

․도요타, 일산 등 자동차총연 산하의 자동차메이커노조 고용연장 요구할 방침

<표 3> 주요 업계의 고용연장 관련사항

결론적으로 2000년 춘투는 어려운 고용정세하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문제에 중점이

두어질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타

결될 것으로 보인다(노정시보, 1999. 11. 26; 65～69). 이는 곧 ‘춘투=임금인상’이라는

공식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인상 위주였던 춘투의 존재방식에 대한 논의가

새천년기에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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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春鬪 再構築論11)과 약간의 論議

일본형 고용시스템은 이른바 종신고용, 연공임금, 그리고 기업별조합을 지칭하며, 주로

대기업의 핵심인 기간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핵심인 종

신고용과 연공임금은 고도의 경제성장 지속, 양질의 청년근로자의 풍부한 공급, 그리고

기업공동체적 가치관 등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

후 일본 경제의 침체,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청년층의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 근로자 가

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성립기반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사회경제생

산성본부, 1997; 3～5).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임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개혁은 크게 총액인건비

관리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영측이 제시하고 있는 춘투재구축론의 핵심은 사회적 횡단임금을 결정하는 춘

투시세보다는 자사의 지불능력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함으로써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

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처우의 개별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연봉제의 경우 일본노동성의 ｢1998년

임금노동시간제도등총합조사(조사대상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4,890개사)｣에 의하면

1998년 12월 현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2.3%(1996년 8.6%)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99, 147)12). 반면 우리나라의 연봉제 도입실태는 노동부

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조사대상기업 근로자 10인 이상 비농민간사업체)｣에 의하면

1996년 6.4%에서 1997년 8.0%, 그리고 IMF 이후인 1998년에는 12.6%로 급증하였다

(노동부, 1999; 43)13). 한편 연봉제 적용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현재 한국은 3.7

%(1996년 1.3%)인데 반해(노동부, 1999; 44), 일본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성,

11) 춘투재구축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춘투재구축론은 1955년 춘투를 조직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太田薰 전총평의장(당시는 合化勞連 회장)이 1975년 제창한
‘春鬪終焉論’을 비롯하여 宮田義二元 전금속노협의장, 일경련 등이 주장한 ‘춘투개정론’ 등과
각 노조가 제창하는 ‘춘투재구축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 주장은 춘투를 해체하
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중심의 춘투를 환경변화에 맞도록 재구축하자는 데 공통점이 있
다.

12)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25.6%, 300～999인 20.2%, 100～299인 13.4%, 100인 미만
10.8%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1998년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연봉제 실시비율을 보면 500인 이상 21.8%, 300～499인 18.6
%, 100～299인 15.8%, 30～99인 10.0%, 10～29인 5.1%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봉제 실시비율이 높다(노동부, 199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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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49).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제 도입시기가 일본에 비해 늦지만, 연봉제 적용근로

자의 비중이 높고 조사대상도 10인 이상 사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연봉제

실시속도가 일본에 비해 빠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연봉제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불하여 온 종래의 일본형 임금(연공

임금)을 종업원의 업적 또는 성과를 단기로 평가하여 지급한다는, 즉 임금은 상하로 변

동될 수 있다는 기업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듯

이 연봉제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과에 따른

임금차등이라는 의지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임금제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연봉제가 주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연봉제는 일본에서는 새로운 임금제도를 모색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시도로 이해되고 있

다.

산업구조와 고용 및 취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업업적의 격차를 고려할 때 사회횡단

임금을 달성하기 위한 임금인상 위주의 춘투는 더 이상 효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수년 협정체결(철강노련)14), 자사형 임금결정방식 채택 증가, 중앙집단교섭의 붕

괴(1997년 사철총연)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춘투개혁론은 경영측뿐만 아니

라 노동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9년 7월 춘투시세를 선도하는 전기연합이 철

강노련에 이어 “임금인상 중심에서 일시금과 정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근로조건투쟁으

로서 2년에 한번 단체협약을 개정한다”라고 한 것은 일경련이 주장하는 고용․임금․근

로시간의 종합적 검토요구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불안정한 저성장시기에 고용불안이 높아가는 가운데 임금인상 중심의 노동운동은

정합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춘투는 그 효율성을 완전히 상실했는가. 결론적으로 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영자들도 춘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를 들면 일경연은 춘투를 “노사 쌍방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효과를 개진하면서

임금뿐만 아니라 인사처우제도,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場으로

서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귀중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다(일경련, 1999). 즉 임금인

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춘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

주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춘투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과 대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

율성이 크기 때문에 춘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형태는 고도경제성

장기에 형성된 임금인상 위주의 춘투방식에서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사회보험 등

14) 철강노련은 1998년 춘투에서 복수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매년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1번 교섭하되 2년분의 임금인상액(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2000년과 2001년 모두 3000엔
(1998년에는 5000엔)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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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와 연관된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중요한 노사협의의 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불황이 되면 어김없이 임금인상 중심의 춘투뿐 아니라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축인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속출하였다. 또한 기업에서

는 노동측의 ‘인사처우의 사회화’에 맞서 임금개혁의 일환으로서 총액인건비 관리와 더불

어 ‘인사처우의 개별화’15)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인사처우의 개별화 현상이 분명히 진행되

고는 있지만 작업현장에서 가시화될 정도로까지 빠른 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양치기소년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버블경제 붕괴후 어려워진 경영환

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인사처우제도의 변혁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면 개혁논의는 자연적으로 수습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불황

때마다 ‘개혁불가피론’이 제시되었지만 소란에 비해 임금관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

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

론을 받고 있다(今野浩一郞, 1998; 11～12). 첫째, 인사관리와 임금관리는 시장과 근로

자를 연계시키는 하나의 기업내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구조가 바뀌거나 근로자의 양과

질이 바뀌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구조개

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임금결정방식의 개혁은 종업원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경영층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자들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고용안정으로서 가급적 종업

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자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2000년 1월 21일 일경련과 연

합회장 등 노사대표는 정보화시대의 고용확보방안을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사가 비

용을 분담하여 사원에게 정보기술(IT)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연합은 이 교육훈련을 이수

한 수료자를 IT분야의 기업에게 알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경련과 연합의 공동사업

은 경영측과 조합측이 서로 힘을 합해 고용유동화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기연합에서도 독자적으로 정보기술자 양성기관을 설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첫째,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신

중한 검토하에 서서히 진행되며, 둘째 연봉제 등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

15) 한 가지 예로 마쯔시다(松下)電器産業의 경우 1918년 창업 이래 ‘전조합원․동일처우’ 방침
을 노사합의하에 수정한다. 지금까지는 마쯔시다전기산업과 마쯔시다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
약을 그룹내 모든 회사의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2001년 4월부터는 分社․관계
회사별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노사합의의 배경에는
사업분야마다 경쟁조건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글로벌경쟁하에서 고용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노사가 공유한 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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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하지 않고 일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제도로 변모시켜 활용한다는 것이다. 종업

원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면밀한 검토분석하에

가급적 노사합의의 형태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영측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의사결정은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00년 춘투에서는 ‘어떻게 고용을 확보할 것인가’, ‘정합성을 상실한 제도

와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등 지금까지 논의에 비해 다소 진척속도가 느렸던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재구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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